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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세계의 언어정책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에는 대체로 규제 아닌 방

임정책(放任政策)을 폈다. 지배 영역 안의 다양한 언어 문자의 사용은 지배
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하나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였다. 기원전 
5세기의 페르시아가 그 한 예이다. 왕명은 번역관에 의해 페르시아어에서 
각 지역어로 번역 전달되었고, 상주(上奏)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근대
의 언어정책은 이와는 달리 폐쇄정책(閉鎖政策)으로 바뀌었다. 근대 국가들
은 국민용어의 일치에 주안점을 두어 언어와 문자의 통일 정책을 편 것이
다(鹽田紀和, 1977). 제정 러시아의 피터 대제의 경우가 이의 대표적인 예이
다. 근대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문자를 우선 정하려 한다. 통일
국가는 하나의 표준어에 의한 국민의 결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의치 못할 때는 복수표준어제를 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대 이전에는 이렇다할 언어정책을 펴
지 않았다. 그것은 더구나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였기 때문이다. 본격적
으로 언어 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접어들어서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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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구나 표준어 정책은 개화기 이후 비로소 펴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러
한 우리의 표준어 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보기로 한
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어 정책을 반성하고, 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
하기로 한다.

2. 표준어 정책의 회고
2.1. 개화기 이전의 표준어 정책

우리는 언필칭 우리나라를 단일민족 국가라 한다. 따라서 다민족 국가
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언어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개화기 이전에
는 이렇다 할 인위적인 정책을 볼 수 없다. 정책이 있었다면 Stewart가 이르
는 비격식 표준화(informal standardization)라고나 할 정책이 수행되었을 뿐
이다. 의도적 표준화인 격식 표준화(formal standardization)가 아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사회적 우위를 지향해 나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표준어 
문제 이전의, 비격식 표준화로서의 표준어 정책을 살펴보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북쪽에는 부여족이, 남쪽에는 한족이 나뉘
어 살았다. 이들은 크게 보아 같은 종족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단된다. 신라, 백제, 고구려의 경우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양
서(梁書) 제이전(諸夷傳)의 “百濟... 今言語服裝略如高驪同”은 백제의 지배족
과 고구려의 언어가 대략 같았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백제의 언어와 고구려의 언어가 대략 같았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는 삼국사기의 지명 연구가 확인해 준다. 주서(周書) 이역전(異域
傳) 백제조에 보이는 “王姓夫餘氏 號於羅瑕 民號鞬吉支 夏言竝王也 妻號於
陸 夏言妃也”는 지정학적 이유로 이들 언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박갑수, 2000).

이들 언어는 신라의 통일, 고려, 조선조를 거쳐 중앙집권제도가 강화되
면서 점점 공통어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공통어의 형성은 고구려의 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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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學) 및 경당(扃堂), 신라의 국학(國學), 고려의 국자감 및 학당(學堂), 향
교와 같은 교육제도의 확립과, 신라의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 및 고려의 
과거 실시 등으로 말미암은 중앙 관리의 파견 등에 의해 촉진되었을 것이
다. 그리하여 조선조의 양반계층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된 공통어를 갖추었
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대부분의 조선조의 한글 문헌이 중부 방언으로 
쓰였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서민 계층은 물론 그렇지 못했을 것이
다. 이는 이덕무(李德懋)의 한훤당섭필(寒暄堂涉筆 新羅方言條)이 단적으로 
증언해 준다(小倉進平, 1940). 그것은 지방 관장이 이예(吏隷)와 말이 통하
지 않아 일에 착오가 많이 생겼으며, 이는 이예가 신라 방언을 쓰기 때문이
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 통일이나, 특히 경주 중심의 신라에서 개성 중심의 고려로 정치적 
통일을 하면서도 언어에 대한 폐쇄정책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일본
의 경우와 대조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6세기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때 중앙집권 국가를 모색하며, 폐번치현(廢藩置縣)하고 번(藩) 안에서만 폐
쇄된 생활을 하던 영민(領民)을 해방시켰다. 그리하여 번(藩)마다 다른 말을 
쓰던 그들에게 언어의 통일, 표준어를 추구하게 하였다(眞田信治, 1988).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는 물론 한자에 대치할 국자를 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한자, 한문을 아는 기득권층이 아닌, 일반 서민을 
위한 한자 대용의 문자 제정이었다. “어린 셩(愚民)”, 곧 민중을 위한 문
자를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독자적 표기 수단의 개발이란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공통어 확립에의 기여도 의미한다. 한글은 불경 및 사
서삼경, 두시(杜詩) 등의 언해서와 삼강행실도 등 계몽서에 사용되었고, 고
소설(古小說)을 이 땅에 탄생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일반 서민들은 공통어
를 형성하게 되었고, 국가적으로는 표준어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
글 제정은 이렇게 문자사상의 의미만이 아니라, 공통어의 형성이란 커다란 
의미도 지닌다.

국어의 통일과는 달리 변이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한문의 수용
이 빚은 결과이다. 앞에서 언급한 교육제도의 확립과 관리 등용제도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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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였다. 이들 학교에서는 사서삼경과 같은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 시험
과목도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한문의 어휘는 자연스럽게 국어에 
유입되었고, 구문(構文)은 우리말을 간섭(干涉)하였다. 신라 경덕왕 때의 한
자어에 의한 지명 개정(757), 제도 관직의 개편도 고유어의 한자어화를 촉
진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지명 개정은 일본에서도 강대한 중앙집권제가 형
성된 713년 실시되었다(鹽田紀和, 1977). 이런 일련의 변화는 새로운 문화에
의 지향을 의미한다. 

국어에 대한 자각은 조선조에 와서 꾀해지게 되었다. 그것은 “나랏말
미 듕귁에 달아(國之語音 異乎中國)” 정음(正音)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며, 훈민정음의 합자해(合字解)에 “  ㅡ起ㅣ聲 於國語無用”의 “國語”라는 
말이 쓰인 것이 그것이다. “國語”라는 말은 동국정운에도 보인다. 이 말이 
15세기에 쓰이기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때는 우리말이 중국어와 
다르다는 자각을 하고 국자를 만든 시기인 것이다. “국어”라는 말을 사용하
게 된 것은 한문에 대한 자국어의 자각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뒤 개화기까
지 “국어”에 대한 관심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자의 운서(韻書)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는 당시의 관심이 우리말보다 한자, 한문에 기울어져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2.2. 개화기 이후의 표준어 정책

2.2.1. 표준어 정책의 개황
중국은 음성언어 아닌 문자언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도 이의 

영향을 받아 동국정운의 제정이래 운서의 연구에 주로 집착했다. 우리 “국
어”에 대한 본격적 관심이나, 연구는 개화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표준어 문제는 공용문으로 한문을 사용하던 만큼 일찍이 제기되지 않았
다. 한글이 창제된 뒤에도 문자생활은 한문이 주류를 이루었고, 서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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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에 보이듯 한문은 송원(宋元)이나 한당(漢唐)의 글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글(乃我國之文也)”이라 생각했다. 그러니 국문의 표준어가 문제될 
계제가 아니었다. 물론 표준어는 문어(文語) 아닌 구어(口語)의 문제로서도 
마땅히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음성언어로서의 국어는 안중에도 없었다. 

개화기에 접어들어 한글은 “國文”이란 이름을 얻게 되고, 고종 31년
(1894)의 칙령 제1호로 공문은 한문 아닌 국문이 기본이 되고,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문식제(公文式制)는 문자만
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문, 또는 한문의 번역이나 국한혼용은 표
현의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공통어의 문제를 제기하게 하
였을 것이다. 

개화기 이후 국한혼용문이 세력을 얻게 되고, 1895년 신교육제도가 실
시되며 국어교육이 정식으로 꾀해지면서 표준어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
하여 1912년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에서 처음으로 표준어
를 규정하게 되었다.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 뒤 
제2, 제3의 “언문철자법”의 규정에 이어 1933년에는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
춤법 통일안”에서 새로 표준어가 규정되었다.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
회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앞서 조선총독
부에서 1920년 간행한 “朝鮮語辭典”은 또한 당시 표준어의 한 기준이 되었
다. 1936년에는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발간되었고, 
1947- 1957년에 걸쳐 “큰사전”이 간행됨으로 표준어는 어느 정도 정비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표준어 규정”이 제정되기까지 이들 규범에 따라 
교육이 꾀해지고, 언어생활이 수행되며 차츰 표준어가 국민들 사이에 정착
되게 되었다. 해방 전후해서는 이렇게 조선어학회(한글학회)가 표준어 정책
을 주도하였다. 그 뒤 1988년 제정 공포된 “표준어 규정”이 학회 아닌, 정부 
차원에서 심의 제정되면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국가적 표준어 정책이 시행
되게 되었다. 이는 개국이래 최초의 표준어 규범으로, “표준 발음법”까지 
아우른 것이다. 다음에 이들 표준어 규정을 중심으로 표준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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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총독부의 표준어 정책
조선총독부에서는 교육의 필요상 철자법을 정비했다. 이것이 소위 제1

회, 2회, 3회의 “언문철자법”이다. 여기에 표준어를 규정하고 있다. 1912년
에 공포된 제1회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의 “緖言”에서는 “京城語를 標
準으로 함”이라 규정하였다. 이는 명문화한 우리나라 최초의 표준어 기준이
다. 1921년의 제2회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에서는 “용어는 현대의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이라 하여 제1회의 지역적 기준 외에 시대적 기준을 
추가하였다. 1930년의 제3회 “언문철자법”에서는 “용어는 현대 경성어로 표
준함”이라 하여 제2회와 유사한 내용으로 표현을 달리 하였다. 이러한 표준
어에 의해 교과서가 제작되고, 교육이 꾀해졌다. 이에 서울말은 크게 보급
되어 공통어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철자법의 규정 외에 “조선어사전”도 간행하였다. 이
는 1911년에 착수하여 1920년에 간행되었는데, 한일사전(韓日辭典)의 체재
로 된 것이다. 본문이 985면인 큰 사전으로, 전체 어휘는 65,000어 정도로 
추정된다. 어휘는 한자어가 많아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율이 3 대 7정도로 
되어 있다(이숭녕, 1975). 이 “조선어사전”도 다소간에 표준어 보급에 기여
하였을 것이다.

2.2.3.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표준어 정책
조선어학회는 철자법의 안을 만들고, 표준어를 심의하는가 하면, 사전

을 만들어 표준어 보급을 하였다. 1933년 제정 공포된 “한글 맞춤법 통일
안”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총론”에 표준말의 기준을 제시하였
다. 이는 시대, 사회, 지역적 기준을 제시함으로, 종전의 “언문철자법”의 기
준을 좀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논의된 표준어 기준을 참고하였
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1902년 岡野久胤이 표준어란 “동경의 사회 
일반에 통용되는 언어, 곧 중류사회의 남자의 언어를 가려내는 것”이라 하
였다. 그리고 이 때의 논조는 모두 “동경의 중류사회의 교양층의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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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로 하여 표준어를 확립한다는 쪽으로 수렴되어 있었다(眞田信治, 1988). 
이러한 견해가 수용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이후 표준말은 서울의 중류사회
의 말이 되게 되었다. “맞춤법 통일안”에는 표준어의 기준 외에 “부록1 표
준어”에 8개항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맞춤법과 관련된 것을 규정하였
다.

1936년 조선어학회는 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간행하였다. 
이는 사전 편찬을 위해서는 철자법의 통일과 함께 표준어가 확정되어 있어
야 하기에 표준어 사정을 한 것이다. “조선어 표준말 모음”은 비록 어휘의 
수는 많지 않으나, 종전에 없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표준어집이다. 조선어학
회는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35년 1월부터 1936년 8월에 
거쳐 표준말을 사정하여 “發布”한 것이다. 사정은 통일안의 표준어 규정을 
원칙으로 적용하였고, 보편성이 있는 방언도 참작하였다. 

사정 어휘의 범위는 상용어 가운데 동의어(同義語)와 근사어(近似語)에 
한하였고, 표준말은 여럿 가운데 하나만을 취하고, 간혹 준말[略語]을 인정
하였다. 사정 어휘는 총 9,547개로, 표준어 6,231개, 비표준어 3,082개, 약어 
134개에, 한자어 100개가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다. 조선어학회는 이 “표준
말 모음”을 발포하며 “이 표준말의 協同的 愛用”을 호소하였다. 

“조선어 대사전” 편찬 사업은 1929년 조선어학회와는 별도로 “조선어사
전 편찬회”가 창립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36년 조선어학회가 이 편찬
회를 인수하게 되어 사전 편찬 사업은 학회로 넘어왔다. 1941년에는 사전의 
첫 권이 완성되어 조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일제가 소위 조선어학
회사건을 조작하여 사전은 출판이 중단되었다. 그리하여 그 첫째 권은 해방
된 뒤 1947년에 “조선말 큰사전”으로 간행되었다. 그 뒤의 간행도 여러 가
지 사정으로 순조롭지 못해 마지막 권인 제6권은 1957년에야 간행되었다. 
따라서 “조선말 큰사전(제3권 이후 “큰사전”)”은 간행을 시작한 지 10년만
에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큰사전”의 어휘는 총164,125어이
며, 이 가운데 표준어는 140,464어이고, 사투리는 13,006어이다.

“큰사전”은 “범례”에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원칙으로 기준 삼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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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여 “표준말 모음”을 기준으로 편찬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분
석 결과로는 “표준말 모음”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었고, 숱한 수정이 가
해져 있었다. 사정의 편협성을 지양한 것이다(이기문, 1989). 이러한 정신은 
다음날 “표준어 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큰사전”은 그 역사성이나 규
모에 비하여 실제로 일반 국민에게 미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연이어 개정판이라 할 사전들이 간행됨으로 더욱 그리 되었
다.

한글학회는 새로 “중사전”과 “새 한글사전”을 간행하였다. “중사전”은 
1958년에, “새 한글사전”은 1965년에 각각 간행되었다. 한글학회는 표준말
을 부분적으로 계속 개정하였다. 이는 “표준말 모음” 자체의 모순이나 미비
점에 의해 수정되거나, 언어 현실을 고려한 것이었다. “중사전”과, “새 한글
사전”에서는 부분적으로 “큰사전”의 표제어가 수정되었다. 이들 두 사전은 
“큰사전”의 개정판이라 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한 때는 “중사전”이 표준이
라느니, “새 한글사전”이 표준이라느니 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큰사전”은 권위를 누릴 사이가 없었고, 표준어 또한 그 권위가 실추되게 
되었다. 거기에다 문교부의 교과서는 이들 개정에 따라 수정되었고, 때로 
독자적으로 표준어를 개정하여 교과서에 반영하기도 해 혼란이 일어 국민
들의 불평을 사기도 하였다. 이는 표준어 정책사에 있어 반성해야 할 부끄
러운 과거이다.

2.2.4. 교육부의 표준어 정책
교육부의 표준어 정책은 한글학회의 언어규범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그 기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언어가 많이 바뀌고, 사정한 낱말도 10,000 
단어에도 미치지 않아 사전들 간에 표준어가 다른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거기에다 이는 표준 발음법도 갖추지 못했다. 이에 새로운 표준어 규범의 
제정이 필요 불가결하게 되었다. 문교부가 발표한 “표준어 규정 개정의 경
위와 개요”에는 당시의 표준어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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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준어 사정 원칙이 비체계적이고, 표준 발음법이 없음.

② 50년 전과 현대 국어가 많이 달라졌음.

③ 국어 사전들 간에 불일치 사례가 있음.

④ 발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어교육에서 발음교육을 실시하지 못함.

이에 1970년 정부는 개정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
의 국가적 차원의 표준어 정책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교부에서는 1970년 4월 국어조사연구 위원회를 구성, 맞춤법과 함께 
표준어 규정 개정 작업을 위탁하였다. 동 위원회는 다시 “표준말 심사위원
회”를 두고, 문제성이 있는 16,500여 어휘를 사정하여, 1977년 그 연구 결과
를 문교부에 보고하였다. 문교부에서는 이를 접수,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1979년 최종안인 “표준말 재사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는 확
정이 보류되었다. 문교부는 1981년 이 사업을 학술원에 넘겨 재사정하도록 
하였고, 1984년 이의 개정안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확정이 보
류되고, 1985년 다시 학술원 산하의 국어연구소에 재검토, 보완하도록 하였
다. 국어연구소는 이를 재검토하여 1987년 “표준어 규정안”을 마련하여 문
교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문교부는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
고, 마침내 1988년 1월 문교부 고시 882호로 “표준어 규정”을 고시하게 되
었다. 따라서 국가적 규범으로서의 정부의 “표준어 규정”은 20년이란 진통 
끝에 마침내 햇볕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1년이란 준비 기간을 거쳐 1989
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된 “표준어 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박갑수, 1990).

① 표준어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② 표준어 사정 원칙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 표준 발음법을 새로 정하였다.

④ 현실 언어를 존중하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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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로운 표준어 규정은 한 마디로 언어 현실의 변천을 수용하여 
언어생활을 원만히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언어가 많이 
수용됨으로 표준어가 많이 바뀌어 한동안 혼란은 면치 못하게 되었다. 개정
된 “표준어 규정”의 체재는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의 2부로 
되어 있으며, “표준어 사정 원칙”은 3장 26항, “표준 발음법”은 7장 30항으
로 되어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우선 표준어의 개념을 바꾸었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
였다. 중류사회란 계급적 특성 대신 교양인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그리
고 이는 “서울말로 한다” 대신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서
울 지역의 실재(實在) 언어가 아닌, 이상적인 언어, 또는 보편적인 언어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제2장 발음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
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현실음의 낱말을 표준어로 삼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들 예를 몇 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간(間) > 칸, 끄나블 > 끄나풀, 가을카리(秋耕) > 가을갈이, 가리 > 갈비, 구젓 > 
굴젓, 수지(休紙) > 휴지, 깡총깡총 > 깡충깡충, 오똑이 > 오뚝이, 멋장이 > 멋쟁이, 
괴퍅․괴팩하다 > 괴팍하다, 상치 > 상추, 꼭둑각시 > 꼭두각시, 망그뜨리다 > 망
가뜨리다, 흉헙다 > 흉업다

본말과 준말, 또는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로 보던 것도 그 중 어느 하나
가 널리 쓰일 때 그 낱말을 표준어로 삼아 실용에 편하게 하였다.

무우․무 > 무, 장사아치․장사치 > 장사치, 새앙쥐․생쥐 > 생쥐
경황없다․경없다> 경황없다, 수두룩하다․수둑하다> 수두룩하다, 아래로․알

로 > 아래로, 퇴박맞다․퇴맞다 > 퇴박맞다, 귀에지․귀지 > 귀지, 까땍하면․까
딱하면 > 까딱하면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서는 한자어 대 고유어
나, 표준어 대 비표준어에서 널리 쓰이는 하나를 표준어로 삼고,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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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동의어가 널리 쓰일 때는 모두 복수표준어로 인정하였다는 것이 또 
큰 특징이다. 이들 예를 몇 개 보면 다음과 같다.

가루약․말약 > 가루약, 사래밭․사래전 > 사래밭, 잎담배․입초 > 잎담배
단벌․홑벌 > 단벌, 멧누에․산누에 > 산누에, 잇솔․칫솔 > 칫솔
가엽다 가엾다, 강냉이 옥수수, 넝쿨 덩굴, 눈짐작 눈대중․눈어림, 버

들강아지 버들개지, -(으)셔요  -(으)세요, 일찌거니 일찌감치, 자물통 자물
쇠, 호콩 땅콩 

이러한 것은 모두 언어 현실을 존중한 것으로 국민의 실용적 언어생활
을 위한 것이니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표준 발음법”은 종전에 없던 것으로, 발음의 원칙을 제시하여, 국어의 
발음을 통일하고 혼란을 막고자 규정한 것이다. “표준 발음법”은 북한이나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는 일찍부터 제정되어 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988년에야 비로소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발음법 제정은 너무 늦
은 감이 있다. 이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
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원칙 아래 자음과 모음의 
발음, 소리의 길이, 받침의 발음, 소리의 동화, 된소리되기, 소리의 첨가 등
의 발음법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그간 혼란이 빚어지던 발음이 통일되게 되
고, 2세들에게 올바른 발음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2.5. 문화부의 표준어 정책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문화부가 되어 여기에서도 표준어 정

책이 수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어문 규범 관련 사업과 
국어 순화 사업이다.

문화부에서는 문교부의 “표준어 규정”에 이은 사업으로, “표준어 모음”
을 1990년 9월 문화부 고시 제88-2호로 공포하였다. 이는 국어연구소에서 
조사 및 검토하고, 문화부의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에서 표준어로 심
의 확정한 약 1,400개 정도의 고유어를 모아 발표한 것이다. 이들 표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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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은 “새 한글사전”(한글학회, 1965)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2) 사이
에 혼란을 보이는 고유어 단어들을 “표준어 규정”에 따라 심의해 각종 국어
사전이나, 출판물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막게 한 것이다. 심의 내용은 “1. 어
휘 선택 2. 발음 1) 장단, 2) 경음”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혼란을 빚고 있는 
어휘를 사정하여 표준어에 대한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매우 실용적
인 사업을 한 것이라 하겠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두산 동아)” 전 3권은 1999년 간행
된 표준어 사전의 결정판이다. 이는 1992년 편찬 사업을 시작하여 8년만인 
1999년에 완간을 보게 된 것이다. 연인원 500여명이 동원된, 표제어 50만 
단어의 표준어 대사전이다. 이 사전을 편찬함에는 어문 규정 적용에 중점을 
두었고, 국민의 국어생활에 표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심재기, 
1999). 따라서 이 사전은 문자 그대로 정부가 표준어 보급 정책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간행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사전 간행에 앞서 서울
말의 체계적 실태 조사가 미흡했다는 등의 지적은 아쉬운 점이며, 많은 오
류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표준국
어대사전”과는 달리 이와 쌍벽을 이룬다고 할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2)은 어문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표준어의 혼란을 빚게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2.6. 기타 부수될 표준어 정책
지금까지 국내의 표준어 규범을 중심으로 표준어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에 부수되어야 할 표준어 정책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표준어 
정책 및 중국 동포를 위한 표준어 정책과 국어순화 정책이다.

남북한은 표준으로 삼는 말의 이름부터 다르다. 남한의 표준어에 대해 
북한은 “문화어”라 한다. 문화어는 1966년의 김일성 교시에 따라 서울의 표
준말과 구별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평양말”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사회
과학출판사의 “조선말대사전”(1992)에 의하면 문화어는 “주권을 잡은 로동
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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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
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라 되어 있다. 따라서 이름만이 아니라, 그 
기준도 다르다. 북한은 “말다듬기”에 이어 1966년 “조선말 규범집” 공포를 
계기로 “문화어운동”이란 어학혁명을 전개하였다. 이는 1968년 계간지 “문
화어학습”이 창간되며 본격화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의 어휘상의 차이
가 고착되게 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6년의 “조선말 규
범집”에 “표준 발음법”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선말 발음법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기준은 두음법칙 말고는 대체로 한국의 “표
준 발음법”과 같은 것이다.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도 “조선말 <4법> 규범” 
가운데 “조선말표준 발음법”을 두고 있는데, 이 내용은 대체로 북한의 “문
화어발음법”과 같다.

국어 순화는 일찍이 선조조(宣祖朝)에, 임란 때 염습된 왜어(倭語)를 엄
금한 것이 최초의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대왕 실록 권43에 보이는 
“都中小民 久陷賊中 不無染習倭語之理 各別掛榜痛禁 如或有倭語者各里中 
嚴加科正 毋使蠻夷讐賊之音”이 그것이다.

그 뒤 갑오경장 때 한문위주에서 “國文爲本”으로 한문의 탈피를 보게 
되었으며, 이러한 운동은 조선어학회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948년 
문교부의 “우리말 도로찾기”를 시발로 하여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순화 정
책이 펼쳐졌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국어순화운동 협의회”가 구성되고, 국
어심의회의 “국어순화 분과위원회”가 국어 순화 심의활동을 한 것이다. 순
화 결과는 “국어순화자료집”으로 간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국어심의
회 외에 정부의 부처나 기관 및 법원 등에서도 활발히 순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순화 작업은 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서도 호응하여 활발히 
전개하였다. 북한에서도 해방 후 한글전용과 함께 “말다듬기”에 나서 순화
운동을 하였고,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문화어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문화운동은 한자어와 일본어는 물론 문체까지 대상으로 하여 이해하기 쉬
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가리킨다. 동북 삼성에서도 “조선말의 명사 술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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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화원칙”, “다듬은 말 처리 세칙” 등 여러 어휘 규범까지 제정, 활발히 
순화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표준어 정책의 반성
우리의 표준어 정책은 오랜 세월 동안 비격식 표준화 정책으로 일관해 

오다가, 개화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격식 표준화 정책으로 바뀌었다. 말을 
바꾸면 오랜 동안 개방정책을 펴다가 개화기에 와서 비로소 폐쇄정책을 펴
게 되었다.

그러면 그 동안의 우리의 표준어 정책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너무 방치되었고,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폐쇄
정책을 펴면서는 강력히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거의 신경을 쓰
지 않았다. 뒷짐을 지고 있다가 겨우 1970년대에 와서 순화정책을 조금 폈
고, 1980년대 후반에 와서 비로소 정부차원의 “표준어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때도 보급 정책은 제대로 펴지 않았다. 교사 연수조차 제대로 하
지 않았다. 그러기에 4대 어문규범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난 오늘에도 규
범에 어긋난 표현이 도처에서 횡행한다.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은 규범에 벗
어난 오용의 전시장이다. 여기서는 이런 표준어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반성
과 함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첫째,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지양해야 한다.
남북한은 다른 민족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다. 이들의 언어가 이질화되

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남북이 분단되어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가 하면, 표
준어 기준을 달리 하는 등 인위적인 정책의 차이로 말미암아 많은 언어의 
차이가 빚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도의 차이에 의
해 서로 다른 말이 생겨나고, 사정 및 말다듬기를 달리 하여 어휘상의 차이
가 생겨난 것을 들 수 있다. 

“가슴노리(가슴의 맥박이 뛰는 부분), 갑자르다(힘겨워 낑낑거리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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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다(신통치 않다), 난데놈(타관 놈), 날총각(몹시 남을 해롭히거나 난봉을 
부리는 총각), 돌서덕(돌이 많은 곳)” 등은 남한에서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말이나, 북한에서는 문화어로 인정하는 말이다. 이러한 것은 물론 남
한에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지양해야 한다. “가시아버지(장인), 소래(대야), 
야시꼽다(아니꼽다), 허분하다(느슨하다)”는 남한에서 방언으로 다루는 말을 
북한에서 문화어로 하고, 괄호 안에 제시한 우리의 표준어도 문화어로 수용
해 복수표준어를 인정한 경우이다. 앞으로의 사정은 이러한 포용의 방향을 
지향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수표준어를 금기시하지 않는다.
표준어는 특정 방언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

는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공통어를 토대로, 거기에 
국민적 의식이 반영되어 제정된 이상적 언어체계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국적인 공통어로, 이는 특정 지역어를 기반으로 세련된 것이며, 널리 전
국적으로 통용되는 실재언어라는 것이다. 우리의 표준어는 전자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심리적인 존재이다. 이런 의미에
서 “서울말”이 아니라도 국민의식이 표준어로 수용하겠다면 표준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체상의 차이 등 표현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필요
한 경우에는 복수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 표준어는 유일무이해야 한
다는 생각은 배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표준어 규정”에서 복수표준어
를 많이 인정한 것은 잘 한 처사이다.

셋째, 언어 현실을 고려한 국어 순화를 한다.
앞 장 “표준어 정책의 회고”에서는 규범을 중심으로 정책을 살펴보았기

에 국어 순화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한자어가 외래어냐 
아니냐, 외래어는 국어냐 아니냐의 문제 등 어종(語種)의 문제는 복잡하다. 
한자어와 외래어는 국어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적어도 준국어(準國語)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자체가 바로 순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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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한자어는 현실적으로 우리 언어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체이기 때문이다.

한자어와 외래어가 순화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비표준어인 경우가 아니
면, 표현의 문제라 할 것이다. 한글 전용을 하기 위해서 한자어를 풀어 쓴
다거나,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 외래어를 번역 차용한다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화를 할 때는 심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거부감을 갖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남북이 이질화되지 않게 신경도 
써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말다듬기”처럼 원말을 사용치 않게 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남북의 언어는 심각한 이질화를 초래하게 된다. 언
어 현실을 고려해 원어와 순화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할 것이며, 순화어
는 권장 사용토록 하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

넷째, 규범과 언어상의 문제점을 계속 개선 보완한다.
“표준어 규정”은 전무하거나, 있다고 해도 별로 의지가 되지 않는 기준

을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이의 제정은 국어 정책사상 획
기적인 것이다. 이러한 규범이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예외 조항
이 너무 많다. 이는 일반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 표준어 규정 제7항의 “암-/
수-”에 따른 어휘사정은 재고돼야 하겠고, 제21항, 제22항, 제25항은 단수표
준어를 사정한 것으로 원칙엔 무리가 없으나, 어휘 사정에는 문제가 있다. 
언어 현실과 표현 효과를 고려할 때 복수표준어로 함이 바람직할 것이 여럿 
보인다. 그리고, “표준어 규정”이 어휘 사정에 치중하고 있는데, 문법이나 
문형의 규범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매스컴에서 많이 쓰는 “-ㄹ 전
망이다/ -ㄴ 채 발견됐다” 등의 표현은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시대
의 흐름과 함께 언어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표준어 재사정의 준비도 게을
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준어 사정은 바른말의 여부도 중요하나, 이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은 얼마나 널리 쓰이느냐 하는 사용 빈도이어야 한다.

다섯째, 표준어 보급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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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는 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용돼야 한다. 우선 표
준어 사용의 당위성과 실용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보급을 위해서는 학교 교
육이나, 사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때 표준어는 좋은 것, 방언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고취하거나, 방언을 박멸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필
요에 따라 이중 방언(二重方言)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지도
되어야 한다. 표준어는 교양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마땅히 써야 하는 것이라
는 인식을 철저히 심어 줄 일이다. 그렇게 하면 다소 표준어를 안 쓰거나, 
못 쓰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의식이 있는 곳에 정상화는 자연히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글 보급에 그러했듯, 언론 매체의 적극적 동참
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선어문 학습사용 상벌실시 규정”까지 만들
어 조선어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동북 삼성의 민족어 정책의 정신에서 우
리는 큰 깨달음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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